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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는 이미 논쟁을 넘어 현실이 

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펼치면서 국가핵심이익을 둘러싼 분쟁 발생과 그 과정에서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 한중 양국 간에는 소위 말하는 3NO(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 전략적 

이슈 외에 양국 국민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념적·감정적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발생 중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 한국은 향후에 중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 경제보복에 대한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인지하고 정치·외교적 문제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을 위기관리 차원의 조기 경고로 인식하고, 정책과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신속한 선별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다층 거버넌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분쟁 규모를 축소하고 

단기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본 브리프는 저자의 󰡔중국의 유럽 경제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와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1.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 현황과 함의

1) 중국의 대표적 경제보복 사례와 특징 비교 

▣ 상대국 경제력, 지역, 그리고 이슈 성질과 무관

○ 최근 10여 년 중국은 상대국 경제력, 지역, 그리고 이슈 성질 등과 상관없이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보복 수단을 빈번히 사용 중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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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과 상관없이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경제보복 대상이 됨. 

- 지역과 상관없이 주변국과 유럽 국가 모두 경제보복 대상이 됨.

- 이슈 성질과 상관없이 상위정치와 하위정치 영역,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이슈 모두 

해당함.

- 미국 동맹국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경제보복 대상이 됨. 오히려, 미국 동맹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1)

연도 대상국
OECD
회원국

미국
동맹국

핵심 이슈 대응 수위

2008년 프랑스 ○ ○ 달라이 라마 회담 정치, 경제

2010년 일본 ○ ○ 센카쿠 열도 해역 중국어선 나포 무력 과시

2010년 노르웨이 ○ ○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 정치, 경제

2012년 일본 ○ ○ 일본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무력 과시

2016년 대만 × × 차이잉원 총통 당선 정치, 경제

2016년 몽골 × × 달라이 라마 회담 정치, 경제

2016년 필리핀 × ○ 남중국해 영토분쟁 무력 과시

2017년 한국 ○ ○ 사드 배치 정치, 경제

2020년 호주 ○ ○ 코로나 19 책임론 정치, 경제 

출처：이민규(2020a, 104) 참고로 저자 작성. 

[표 1]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보복 사례와 특징(2008~2020년)

2) 중국 경제보복의 정책적 함의

▣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마지노선 설정과 타국의 존중 요구

○ 2004년 전후로 중국은 자국의 부상이 ‘위협’(굴기)이 아닌 ‘기회’(화평)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화평발전(和平发展)’을 천명함.

1) [표 1] 국가 중, 몽골과 대만(1955.3.3.~1980.1.1.)을 제외하고 미국 동맹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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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각종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부상국은 패권전쟁을 

일으키는 도전국이 된다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litics)’을 

재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 중국은 화평발전을 현대화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임을 문서화하고 

지속해서 ‘화평발전노선’을 견지해 나가겠지만, 자국의 정당권익(正当权益)을 

포기하고 국가핵심이익(国家核心利益) 희생을 대가로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 2011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의 화평발전』 백서에 국가핵심이익 

수호가 대외 방침 정책 중 하나로 포함됨. 2005년 『중국의 화평발전노선』 백서 대비 

‘공동이익’보다 중국의 ‘근본이익(根本利益)’과 ‘본국이익(本国利益)’이 더욱 중시되는 

경향 보임. 

- 화평발전노선이 ‘수정주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논란의 근거임. 

수호 방법 주요 정책 우선순위

외교적 수단

국제질서 유지와 개혁, 공공재 제공

1
미국과 러시아의 핵심이익 존중과 결합 

외교적 타협

소프트파워 강화

경제력

경제협력

2경제적 영향력

대미 의존도 낮춤

군 현대화
전략적 억제

3
무력 사용

군사협력

연합 훈련

4군사투명도 제고

군사안보 대화

국내 개혁 애국주의 고취 5

출처：Jinghan Zeng(2017, 618-636) 참고로 저자 작성. 

[표 2]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수호 방법과 구체적 정책 – 중국학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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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국가핵심이익을 자국의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으로 규정하고 다른 국가에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임. 

이는 경제보복을 포함한 자국 대외정책 행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국 중심의 

대외관계 원칙과 규범을 만드는 것임. 

- 국가핵심이익 관련 사안은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것으로 군사적 투쟁을 정치, 경제, 

외교적 투쟁과 긴밀히 연계하여 ‘유리유거유절(有理有据有节: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절제가 있음)’하게 국가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입장임([표 2] 참조). 

▣ 시진핑의 ‘공세적’ 강대국화와 경제보복 가능성 증가

○ 시진핑(习近平) 집권 시기에 들어 중국은 ‘중국의 꿈(中国梦)’으로 표현되는 중화민

족의 위대한 부흥(中华民族伟大复兴)을 국가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강대국화를 

추구하고 있음.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국가 대전략 제시는 물론, 선진국에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国

关系)에 이어 신형국제관계(新型国际关系)를 요구하고 있고, 주변국에는 ‘아시아 

운명공동체’와 같은 화두를 던지는 등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 국가핵심이익 개념을 지속해서 공식화하고 있고, 국가발전이익 관련 문제와 분쟁 

중인 이슈 추가 등의 방식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향후 미래 신전략 

산업을 둘러싼 경쟁과 경제력의 무기화, 그리고 군사 옵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가핵심이익을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비견되는 최상위급 국가이익으로 규정, 문서화, 

간략화, 권위 부여, 절대화 등의 방식으로 개념을 공식화시킴. 

-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국가발전이익 관련 이슈가 증가하고 있음. 

▣ 상위정치(혹은 전통안보) 못지않게 하위정치(혹은 비전통안보)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과 상대국 위기관리 특징에 대한 체계적 이해 필요

○ 한국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경제보복을 경험함. 전통안보 이슈가 유발한 중국의 

경제보복 특징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형성됨. 비록 이슈 성질별 체계적인 

종적비교분석 성과는 부재하지만, 경험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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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이 발표되자 중국의 경제보복을 

염려하는 언론 보도와 전문가 예측이 나옴. 2017년 10월 한중 양국 합의문에 소위 

말하는 3NO(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가 포함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음. 

○ 중국 정치체제와 직결된 인권과 사회문화 이슈 역시 중국 경제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형성과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 2004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한중간에는 거의 매년 역사와 문화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 이런 이슈는 자체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전략적·이념적·감정적 문제를 촉발하거나 역으로 영향을 받아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음. 

- 특히, 한중 양국 국민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중국 공산당 합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 역시 큼.

○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회피해 왔던 신장과 티베트 등 중국 

인권 문제와 홍콩, 대만 등 독립이슈 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 

○ 2008년 프·중 갈등과 2010년 노·중 갈등은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정치경제적·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중국의 인권과 같은 이슈를 둘러싼 경제보복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

-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OECD 회원국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체계를 갖춘 경제선진국임. 

민주-자본주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권 이슈가 부각되어 유럽연합 심지어 세계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음. 

- 물리적 거리로 인해 중국의 무력 사용(use of force)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투쟁, 즉 경제보복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달라이 라마(Dalai Lama) 회담과 류샤오보(刘晓波)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 이슈는 

모두 중국 공산당 합법성과 연관된 인권 문제로 미·중 경쟁의 주요 충돌 이슈임. 

향후 언제든지 재차 불거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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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프랑스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1) 프·중 갈등 원인과 사건 전개 과정 

▣ 프랑스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과 달라이 라마 회담

○ 2008년 3월 발생한 티베트 사태를 빌미로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보이콧하고, 그해 8월과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을 추진하면서 프랑스와 중국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함. 

○ 3월 14일 티베트 사태가 발생하자 베르나르 쿠슈네르(Bernard Kouchner) 프랑스 

외무장관은 3월 28일 열리는 EU 회원국 외무장관회의에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검토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3월 25일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불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로 중국을 자극함. 

○ 4월 7일 파리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티베트 독립 옹호세력에 

의해 성화가 세 번이나 꺼지는 사태가 발생함. 4월 8일 프랑스 AFP 통신사는 중국의 

달라이 라마 회담이 개막식 보이콧 취소의 조건임을 보도함. 

○ 4월 9일 기점으로 중국 국내·외 인터넷 포럼을 중심으로 ‘까르푸 불매운동’ 발생함. 

○ 7월 9일 G8 정상회담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밝히고, 8월 6일 달라이 라마 프랑스 방문 

기간 사르코지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을 것을 공표하면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하게 됨. 

○ 12월로 예정된 노벨평화상 수상자 모임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회담하겠다고 밝히면서 프·중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함. 

○ 티베트 사태를 둘러싸고 1여 년 동안 지속하였던 프·중 양국 갈등은 2009년 4월 

G20 금융정상회담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과 사르코지 대통령 간의 

회동이 성사되고, ‘프·중 성명’이 발표되면서 일단락됨. 

- 2010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 프랑스 방문, 에어버스 항공기 102대 등 200억 

달러가량 구매계약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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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향  

▣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으로 인한 까르푸 불매운동 및 관광 금지령

○ 2008년 4월 중국 정부의 암묵적 지지하에 전형적인 소비자 주도 보이콧인 불매운동이 

전국에서 발생함. 

- 4월 14일 중국 최대 메신저인 QQ와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MSN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됨. ‘사이버 민족주의’ 논란이 발생할 정도로 수위가 급속히 높아짐. 

○ LVMH 그룹과 까르푸 중국 본부의 공식성명에도 불구하고 4월 18일과 20일 사이 

중국 전역 주요 도시 까르푸 매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함. 

○ 5월 베이징시를 중심으로 프랑스 관광 상품 판매금지 명령이 하달됨. 

- 6월 초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시의 ‘금지령’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 당국과 

교섭 중임을 밝힘. 

▣ 달라이 라마 회담으로 인한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 연기와 외교적 고립

○ 2008년 11월 28일 중국은 12월 사르코지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회담을 앞두고 

프랑스 에어버스와의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을 연기함. 

○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12월 6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회담하자 중국은 사이버 공격과 함께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자 함. 

- 2009년 1월 27일로 예정된 프랑스 대통령궁 주최 프·중 수교 45주년 기념식 행사 

취소시킴. 

- 주베이징 프랑스 대사관 웹사이트 접속 불가 상황 발생함.  

- 원자바오(温家宝) 중국 총리의 유럽순방 일정에서 프랑스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믿음의 여행(信任之旅)’으로 명명함. 중국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총 150억 위안 

규모의 38개 협정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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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관광업과 대중국 수출 일정 부분 타격 

○ 프랑스 방문 중국 거주자(by country of residence)가 2008년과 2009년 모두 

전년 대비 약 6%p와 5%p 감소함. 

- 2008년 약 77.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4만 명 감소함. 

- 2009년 약 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8만 명 감소함. 

○ 2009년 프랑스의 대중국 수출액은 109.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42억 달러 

감소함. 단, 프랑스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증가함([그림 1] 참조).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변수까지 고려하면, 수출액 감소와 비중 증가라는 상반된 

결과가 프랑스 정치·경제에 끼친 ‘체감적’ 영향은 오히려 컸을 것으로 평가됨. 

출처：UN Comtrade Database 참고로 저자 작성. 

[그림 1] 프랑스 대중국 수출 현황(2007~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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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중 양국의 분쟁 해결 과정과 주요 특징   

▣ 프·중 양국의 즉각적인 고위급 인사 파견

○ 2008년 4월 까르푸 불매운동이 발생하자 프랑스는 전·현직 고위급 인사를 즉각 

파견하여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담을 하는 등 위기관리에 들어감. 

- 4월 21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상원의장 크리스티앙 뽕스레(Christian Poncelet)를 

통해 진징(金晶) 성화 봉송 주자에게 위로 편지를 전달하고, 7일 일정의 방중 기간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吴邦国)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과 회담함. 

- 4월 24일에는 장 피에르 라파팽(Jean Pierre Raffarin) 전 총리가 사르코지 대통령 

서신을 가지고 방중하여 원자바오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가짐. 

- 4월 26일에는 장-다비드 레비트(Jean-David Levitte) 엘리제궁 외교 고문을 특사로 

파견하여 시진핑 국가 부주석, 다이빙궈(戴秉国)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회담함. 

○ 4월 22일 주중 프랑스 대사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21일 파리시 의회의 달라이 

라마에게 명예시민 호칭을 부여하는 결정은 독자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해명함. 

- 파리 시의회는 달라이 라마 관련 결의안 외에 중국인 인권운동가인 후지아(胡佳)에게 

‘명예시민’ 호칭을 수여하는 안건을 통과시킴. 

○ 중국 역시 4월 18일 자오진쥔(赵进军) 전 프랑스 대사를 파견하여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함. 

○ 4월 22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직접 나서 까르푸의 중국 경제 발전 공헌과 불매운동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피해 등을 거론하며 불매운동을 잠재우고자 함. 

▣ 프·중 양국의 (비)공식 회담으로 관계 악화 통제

○ 항의성 조치이긴 하지만 2008년 7월 프랑스는 쿵취안(孔泉) 주프랑스 중국 대사를 

초치하여 입장을 전달함. 

○ 7월 9일 G8 정상회담에서 프·중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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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중국통’ 특사 재파견과 다자외교 무대 활용

○ 2009년 2월 8일 프랑스는 장 피에르 라파랭 전 총리의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함. 

- 2008년 4월에 이어 재방문함. 원자바오 총리뿐 아니라,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 

리후이(李辉) 외교부 부부장, 장즈쥔(张志军) 대외연락부 부부장,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회복 방안을 논의함. 

○ 2009년 4월 1일 G20 금융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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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노르웨이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1) 노·중 갈등 원인과 사건 전개 과정 

▣ 노벨위원회의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

○ 2010년 10월 8일 노벨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의해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수감 

중인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노·중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함. 

○ 중국은 10월 8일 주베이징 노르웨이 대사를 초치해 항의함.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를 

‘반중’(反中)이라는 목표에 복무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원색 비난함. 

○ 중국은 11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노르웨이 뮤지컬 ‘어떤 화장한 

밤(Some Sunny Night)’ 공연을 취소하고, ‘공자평화상’이라는 것을 급조하여 

노벨평화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임.

- 노벨평화상 시상식 하루 전날인 12월 9일 공자평화상 행사를 진행함. 

○ 12월 8일을 기점으로 중국은 노르웨이산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 

○ 2013년 9월 노르웨이 대선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연합이 

승리하면서 노르웨이의 대중국 정책이 ‘무대응’에서 ‘관계회복’으로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함. 

○ 노·중 양국 간의 갈등은 2016년 12월 19일 뵈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방중하면서 6년 만에 해결됨. 

-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과 연쇄 회동을 하고 관계 정상화 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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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경제보복과 영향  

▣ 노르웨이산 수산물, 특히 연어에 대한 검역 강화와 수입 규모 제한 

○ 2010년 12월 8일 중국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림. 

- 수도공항출입경검험검역국(首都机场出入境检验检疫局)에 내려진 지시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함. 

○ 2011년 1월 28일에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을 

통해 모든 냉동양식 연어에 대한 검역 강화를 지시하는 ‘연어 수입 검역 강화에 

관한 간단한 공고(关于加强进口三文鱼检验简易的公告)(총국 2011년 제9호 

공고)’를 발표함. 

- 노르웨이산 연어 검역에 20일 이상 소요됨(다른 국가보다 16~17일 더 걸림). 

-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수입업자 1인당 10~30톤으로 제한함(기존 200톤). 

○ 2014년 9월, 전염성 연어 빈혈증(Infectious Salmon Anaemia, ISA)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대가리, 아가미, 내장 등을 제거한 연어와 가공 

처리된 일부 연어를 제외하고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함. 

○ 2015년 3월에는 연어 췌장병(Pancreas Disease, PD) 바이러스 검출을 이유로 

노르웨이 연어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쇠르트뢰넬라그(Sør-Trøndelag), 

트롬스(Troms), 그리고 노르란(Nordland) 세 지역으로부터의 연어 수입을 금지함. 

▣ 노르웨이의 대중국 연어 수출 급감으로 중국 내 연어 시장점유율 하락

○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은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2012년 큰 

폭으로 떨어진 후에 2013년부터 점차 회복되어 2014년에 일시적으로 정상수준에 

돌아오지만, 노·중 양국 간 관계 정상화가 더뎌지면서 2015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함([그림 2] 참조).

- 2012년 대중국 수출액은 23.92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약 5.31억 달러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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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약 3.22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2010년 기준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인 20%를 감안하면, 

약 30억 달러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노르웨이 포함 78개국과 비교·분석한 결과, 2011년 3%p, 2012년 22%p, 2013년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르웨이의 대중국 어류 수출 역시 2012년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2013년부터 

회복이 되지만, 2015년 다시 한번 급감함. 

- 2012년 대중국 어류 수출액은 3.66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약 7,400만 달러 감소함. 

2014년 4.97억 달러까지 회복이 되지만, 2015년 다시금 2.94억 달러로 급감함. 

- 2011년 수출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약 6,0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의 평균 수출 증가율 17.5%를 

적용하면 5.85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노르웨이 포함 36개국과 비교분석 결과, 2011년 6%p, 2012년 22%p, 2013년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UN Comtrade Database 참고로 저자 작성. 

[그림 2] 노르웨이 대중국 수출 현황(201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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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대중국 연어 수출은 중국 내 노르웨이 연어 시장점유율이 2010년 약 

92%에서 2013년 상반기 약 29%까지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게 됨([그림 3] 

참조). 

- 2010년 12,434톤이던 대중국 연어 수출량은 2011년 4,154톤까지 급감함. 2012년 

12,772톤 수준으로 회복되지만, 2013년 다시금 5,095톤으로 떨어짐. 

- 2013년 10년간 유지해 온 대중국 연어 수출 1위 자리를 페로 제도에게 내주게 됨. 

- 2014년 9,343톤으로 회복이 되지만, 2015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2016년 

598톤까지 떨어짐. 이로 인해 2016년 칠레가 대중국 연어 수출 1위 국가가 됨. 

출처：Undercurrent News(2017) 참고로 저자 작성. 

[그림 3] 세계 주요국 대중국 연어 수출 현황(2010~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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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중 양국의 분쟁 해결 과정과 주요 특징   

▣ 노르웨이의 ‘무대응’과 양국 고위급 교류 중단 

○ 중국은 2010년 10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양국 간 어업협상을 취소함. 

○ 노·중 양국 모두 방문 일정 취소 등 고위급 교류를 중단시킴. 

- 노르웨이 국회 재정위는 2012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던 방중 일정을 취소함.

- 중국은 2012년 4월 원자바오 총리의 7일간의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 방문 일정에 

노르웨이를 포함시키지 않음. 

▣ 노르웨이 중국 북극평의회 가입 지지와 원명원 기둥 반환 

○ 2013년 1월 노르웨이 외무장관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Espen Barthe Eide)는 

중국의 북극평의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 지지 의사를 밝힘. 

- 중국은 5월 15일 지위 획득함. 2006년 신청 이래 7년 만에 거둔 성과임. 

○ 2013년 9월 노르웨이 대선에서 중도보수연합이 승리함. 신임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Erna Solberg)는 친중 성향의 뵈르게 브렌데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중국의 북극평의회 가입을 지지 및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힘. 

- 12월 10일 중국-노르웨이 북극연구센터가 상하이에 설립됨. 

○ 2013년 12월 노르웨이 박물관은 원명원 기둥 7개를 중국에 반환하기로 함. 

- 중쿤(中坤)투자그룹 이사장 황누보(黄怒波)가 약 990만 위안을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반환에 합의함. 

▣ 노르웨이의 지속된 당근책과 중국의 노르웨이 AIIB 가입 승인 

○ 2014년 3월 노르웨이는 중국의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 참여를 공개 지지함. 

○ 2014년 4월에는 노르웨이 국립도서관이 중국 무성영화 ‘판쓰둥(盘丝洞)’ 복사본을 

15일 중국에 보낸다는 결정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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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노르웨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달라이 라마와 고위급 

간의 모든 회담을 거부함. 

○ 2015년 3월 노르웨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국가 가입을 신청함. 

▣ 노르웨이의 채찍 사용을 통한 ‘정상적인’ 관계 정상화 추구 

○ 2014년 5월 노르웨이는 중국 중쿤투자그룹의 북극곰 관람 관광지 개발 등의 명목으로 

북극해 스발바르 군도 내 216㎢ 대지 구매 시도를 차단함. 

- 중국의 천연자원 확보와 북해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의도로 판단함. 

○ 2014년 10월 노르웨이는 유럽비간섭산란과학연합(EISCAT)의 제3레이더 건설을 

취소시킴. 

- 중국 과학자들이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우주 

관련 연구가 정보수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 

○ 노르웨이는 2014년 인권백서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함. 

- 중국에서 자의적으로 체포와 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자 차원의 인권 문제 대화가 

어렵다는 의견 등을 제기함. 

○ 2015년 1월 노르웨이는 아그데르 대학(Universigy of Agder)의 중국인 박사생과 

그의 지도교수인 이란계 독일인 1명을 ‘국가안보위협’ 혐의로 추방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솅겐 지역(Schengen area) 출입까지 금지함. 

- 미사일 개발에 적용 가능한 풍력 발전을 연구한 것을 죄목으로 지적함. 

- 2월 4일에는 노르웨이 경찰국이 발표하는 ‘국가위협평가’에 처음으로 중국을 첩보 

활동 수행 능력을 갖춘 비동맹국으로 규정하기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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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경제보복과 프·노 양국 위기관리 특징

1) 중국 경제보복의 행태적 특징

▣ 경제보복 전,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상대국 압박

○ 2008년 3월 프랑스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을 하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과 관영매체를 통해 자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 

○ 2008년 8월과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 문제가 가열되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 더해 주프랑스 중국대사가 직접 나서 경고를 함. 이뿐만 아니라, 제11차 

중-EU 정상회담을 연기시킴. 

○ 2010년 노벨위원회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전,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외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 사적 만남 형식으로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을 압박함. 

- 다른 국가가 시상식 참석을 못 하도록 회유 및 압박을 함. 

○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 후에는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과 관방매체 논평에 더해, 

201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던 노·중 양국 간 어업협상을 취소시킴. 11월에는 

노르웨이 뮤지컬 공연을 취소시키고, ‘공자평화상’을 급조하기도 함. 

▣ 금수조치와 금융제재보다는 보이콧 방식을 선호

○ 중국은 자국 경제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국이 생산하는 특정 핵심 

물품(자) 수입을 제한하는 보이콧을 주로 채택함. 

- 경제보복의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두었기 때문임. 

○ 2008년 프랑스와의 갈등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대표적 소비자 주도 

보이콧인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남. 이와 함께,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랑스 관광 금지령이 내려짐. 

○ 프랑스의 달라이 라마 회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자 중국은 에어버스와의 항공기 

판매 최종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버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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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이 라마를 회담하자 원자바오 총리의 유럽순방 일정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과 총 150억 위안 규모의 38개 협정을 맺음. 

○ 2010년 노르웨이와의 갈등에서는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 약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이에 그치지 않고, 2014년과 2015년 특정 품목과 지역으로부터의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하달함. 

▣ 단기적·제한적 경제보복으로 경제적 타격은 최소화 

○ 중국은 양국 경제 관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보복 카드를 사용함. 

- 다른 국가들이 상대국을 장기간 경제고립 시킴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제보복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이고 제한적임. 

○ 중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오히려 증가함. 

- 중국의 프랑스 경제보복 기간은 약 1년으로 짧음.

∙ 2010년 145.51억 달러로 2008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함. 

∙ 2010년 프랑스 방문 중국 거주자도 2007년 수준으로 회복함. 

○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2년과 2015년 전년도 대비 각각 5.31억 달러, 

2.86억 달러 감소하지만, 지속적 하락이 아닌 등락을 반복함. 

-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연어 수출의 비중이 매우 낮음. 

∙ 2010년 기준 노르웨이의 대중국 수출액 중 어류 비중은 약 17%, 연어는 그중에서도 약 

10.4%에 불과함. 총 수출액에서 연어의 비중은 약 3% 수준임.

▣ 통제 가능한 범위 내 불매운동 포함 국내시위 허용 

○ 중국은 보이콧 등 시위가 양국 관계를 크게 훼손시키거나 반정부 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우려함. 

- 프랑스와의 갈등 과정에서 초기에는 까르푸 불매운동 등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보이콧으로 규정하다가 시위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지자 ‘이성적 애국심’을 강조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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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와의 갈등에서는 애초부터 관련 보도 금지뿐 아니라 소비자 주도의 보이콧을 

원천 봉쇄함. 

▣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달성 전까지 경제보복 카드 지속적 사용

○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으로 상대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과가 있기 전까지 지속해서 경제보복을 가하였으며, 

점차 그 수위를 높임. 

- 프랑스와의 갈등 과정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은 물론 

계속해서 달라이 라마 회담 계획을 밝히자, 정치·외교적 압박과 연계하여 세 번에 

걸쳐 경제보복을 가함. 

- 노벨위원회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사건이 발생한 후에 노르웨이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태도 변화가 없자 2010년 노르웨이산 수산물 검역 강화와 수입 제한에 이어 2014년과 

2015년 다시금 연어 수입 제재를 가함. 

2)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대중국 위기관리 특징 비교 

▣ 프랑스의 적극적인 협상과 중국 문화 특색을 반영한 외교 

○ 프랑스는 2008년 4월 까르푸 불매운동이 터지자마자 전·현직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파견하여 중국 고위급 간에 소통 채널을 확보함. 

- ‘중국통’으로 평가받는 친중 성향 전직 인사를 2008년 4월에 이어 2009년 2월에 

재차 파견하는 등 ‘꽌시(关系)’를 통한 위기관리 특징을 보임.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 프랑스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와 

회담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줌. 

- 중국의 자국 발전성과를 투영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삼갔던 

것임. 

○ 프랑스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티베트 이슈를 지속해서 정치화시킴으로써 중국에 

채찍을 가함. 당근책만 사용한 것은 아님. 

- 티베트 사태가 발생하자 프랑스는 EU 차원의 대응 문제로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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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파리시는 시의회에 달라이 라마에게 명예시민 호칭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제출. 시의회는 인권운동가 후지아에게 명예시민 호칭 수여 안건을 통과시킴. 

- 8월과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을 이슈화함. 

○ 다자무대를 소통과 협상 창구로 활용함.

- 2008년 7월 G8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개막식 참석 의사를 전달함. 

- 2009년 4월 G20 금융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개최 

▣ 노르웨이의 ‘맞대응’전략과 전방위 ‘압박외교’ 

○ 노르웨이는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비정부 행위로 규정하고 ‘무대응’ 및 ‘맞대응’ 

전략으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함. 

- 2011년 11월 노르웨이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양국 간 회담이 전혀 

열리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밝힘. 

- 노르웨이 국회 재정위는 2012년 봄으로 예정되어 있던 방중 일정을 취소함. 

- 중국 주노르웨이 대사관 홈페이지 기준, 2010년 7월 28일을 마지막으로 2016년 

12월 19일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방중하기 전까지 양국 고위급 간 공식적 회담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노르웨이는 중국의 수산물 검역 강화 등을 WTO에 문제 제기함. 

- 2011년과 2013년 노르웨이는 2011년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연어 수입 검역 

강화에 관한 간단한 공고’ 등을 문제 삼으며, WTO에 문제 제기함. 

○ 문화재 반환을 통해 중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반관반민 주도의 문화외교를 실시함. 

- 원명원은 1860년 영·프 연합군에 의해 방화 및 강탈된 중국 ‘백년국치’의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임. 원명원 유적 회수는 민족 자존심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판쓰둥’ 무성영화는 중국 4대 명작인 서유기 관련 작품으로 중국 문화의 자부심임. 

- 주목할 부분은 원명원 기둥과 무성영화 반환이 노르웨이 정부가 아닌 반관반민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박물관과 국립도서관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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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압박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침. 

- 북극개발과 인권 등 유사 이슈를 사안에 따라 상반된 정책을 펼침. 

- 노르웨이 역시 국가이익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INChinaBrief
Vol.388 2020.10.26.

22

5. 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 

1)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을 위기관리 차원의 조기 경고로 인식 필요

○ 중국은 프랑스와 노르웨이 갈등 모두에서 사건 발생과 경제보복 전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상대국에 기본 입장 전달은 물론 정책과 태도 변화를 유도함. 

○ 중국의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구두 경고로 볼 수 있음. 

- 상대국의 태도 변화를 위한 사건 발생 전 억제(deterrence) 전략이자 경제보복 전의 

‘압박외교’라고 할 수 있음. 

2) 중국 경제보복의 목적은 정치적 ‘길들이기’로 정치·외교적 접근 필요

○ 중국이 양국 경제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산업만을 타켓으로 

삼은 것은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임. 

○ 중국은 상대국이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관련 문제를 이슈화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준 것임. 

-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즉 마지노선을 존중하도록 상대국의 입장과 태도 변화를 

강제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이 반영된 결과임. 

3) 정치적 효과 극대화 가능한 산업 집중 타격, 경제 분쟁과 분리 필요

○ 통상적인 경제 분쟁을 경제보복 대상으로 오판할 경우 갈등이 양국 경제 관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고,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어려워짐. 

-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할 이슈와 경제적으로 해결할 이슈가 섞이는 상황 방지 필요.

○ 양국 경제 관계 전반에 대한 진단보다는 타켓이 된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산업, 대중국 수출 품목 비중이 높은 산업, 양국 정상 간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 등이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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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층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적극적 협상으로 분쟁 단기화 전략 필요

○ 중국은 상대국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경제보복을 포함한 

각종 정치·외교적 압박을 철회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침. 

○ 다층 거버넌스 기반의 다양한 소통 채널 확보와 양·다자 플랫폼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중국통’ 인사를 포함 전·현직 고위급 인사 파견, 국제회의 혹은 국제기구 활용, 

지방정부와 민간의 소통 채널 활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음. 

5) ‘정상적’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 동시 사용 

○ 대중국 협상력 제고뿐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슈별 마지노선 

설정과 채찍 사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상시 이슈별 일관된 입장 표명과 정책 유지가 필요함.

-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합의를 통해 마지노선에 대한 공조는 

물론 채찍 사용 주체를 다원화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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